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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강화…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독립등기가 아닌 기존의 주등기에 덧붙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건축주 ㄱ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ㄱ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

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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